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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 기본법 최종 해석권에 대하여

중국 상해사범대학 박사후연구원 문혜정

들어가며

2019년 10월 18일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 행정장관이 2019년 10월 5일 긴급

정황규례조례(紧急情况规例条例) 제2조를 발동하여 제정한 복면금지규례(禁

止蒙面規例)가 홍콩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중

국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 매체의 관심도 집중되었고, 언론에서는 홍콩 고등

법원이 복면금지규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앞 다투어 보도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중국은 ‘일국양제(一国两制)’, ‘항인치

항(港人治港)’,1) ‘고도자치(高度自治)’라는 원칙에 따라 50년간 중국 본토의

정부가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홍콩 특별행정구에는 고도의 자

치권을 부여했다. 홍콩 기본법은 홍콩의 자치에 대해서 규정하는 ‘기본법’으

로서 홍콩에서 적용되는 최상위 법률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혹자는 홍콩 기

본법을 ‘소헌법(小宪法)’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학계에서는

홍콩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전국성(全国性) 법률

이므로 ‘소헌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 판결에서 홍콩 고

등법원은 ‘위헌’ 심사가 아닌 ‘합법성’ 심사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10월 18일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 직후,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성

명을 발표하고 중국 헌법 제67조 제4항에서 법률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홍콩 기본법 제158조 제1항에서도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법의 해석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2) 2019년 10월 19일 전국인민대표대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홍

1)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
2) 香港法学界: 高等法院判决不符合香港基本法, http://baijiahao.baidu.com/s?id=165063172560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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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보유하며,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규례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은 최고

권위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1999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실시한

홍콩 기본법 해석으로 홍콩 종심법원의 판결이 번복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복면금지규례와 관련하여 홍콩 기본법

에 대한 해석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9년 10월 18일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나아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 기본법 해석권의 의의

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 기본법 해석으로

홍콩 종심법원의 판결이 번복된 사례에 대해서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장 발표 내용 및 중국 헌

법학계의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

(1) 사안의 배경

원래 홍콩에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홍콩 입법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행정장관이 긴급정황규례조례를 발동하면 입법

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우선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긴급정황

규례조례의 전신은 1922년 2월 28일 영국이 식민지 홍콩에서 발생한 선원들

의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정한 긴급규장조례(紧急规章条例)이며, 이 조

례는 1967년 반영(反英) 폭동 때 발동된 적이 있다. 긴급규장조례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긴급정황규례조례라고 명칭을 변경하여 이어가고 있는

데, 이 조례의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장관은 비상사태 혹은 공중의 안전

933&wfr=spider&for=pc, 최종 방문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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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협받을 때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

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다.

2019년 6월 <2019년 도주범과 형사 사무 상호법률협조(개정)조례초안(2019

年逃犯及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修訂）條例草案)>에 의해 촉발된 시위로 홍

콩 내 혼란이 극심해지자, 2019년 10월 4일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긴

급정황규례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회의를 소집하고 복면금지규례를 제

정했다.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폭력이나 불법 행위

에 가담한 대다수의 시위자들이 복면을 착용하거나 얼굴을 가리고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신분을 숨기는 것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홍콩

의 공공의 안전이 침해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폭력 행위를 줄

이고 경찰 수사와 법 집행에 도움을 주어 홍콩의 치안 및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긴급정황규례조례를 발동하여 복면금지규례를 제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언급하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10월 5일 홍콩 민주파(民主派)3) 의원 25명은 긴급정황규례조례와

복면금지규례는 홍콩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민주

파 의원들은 긴급정황규례조례 제2조는 행정장관에게 사실상 무제한적인 권

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며, 긴급

정황규례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된 복면금지규례 역시 홍콩 기본법에 저촉된

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홍콩 특별행정구 율정

사 사장 정뤄화(鄭若驊)는 복면금지규례의 입법절차는 모든 부속 법례와 마

찬가지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후에 입법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고 밝혔다.4)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정무사사

장 장젠쭝(张建宗)은 복면금지규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

이며 시민들이 복면을 쓰지 않고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공공 활동에 자유롭

3) 민주파란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 단체나 정당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4) 大公报, “先订立后审议”常见 绝非绕过立会, http://www.takungpao.com/finance/236135/2019/100

5/357836.html, (최종 방문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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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는 언론의 자유와 평화집회의 자유를 침해하

지 않는다고 언급했다.5)

(2) 사안의 쟁점

이 사안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권한과 관련한 문제다. 이

사안에서 홍콩 행정장관은 긴급정황규례조례 근거하여 복면금지규례를 제정

및 시행했다.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인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복면금지규례를 제정한 것이 위헌인지 쟁점이 되었다.

둘째, 법의 확실성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다. 홍콩 기본법 제39조는 홍콩 주

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자유는 “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할

수 없고, 이러한 제한은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긴급정황규례조례를 발동하여 행정회의와 함께 홍콩 기본

법과 홍콩 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

이 홍콩 기본법 제39조의 “법에 따라 제한하는 것”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셋째,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다. 앞으로 살펴볼 복면금지규례 제3조

와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홍콩 기본법 및 홍콩 인권조례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자유, 사생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복면금지규례 제3조의 내용이 홍

콩 인권조례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와 홍콩 기본법 제27조에

서 규정하는 인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

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복면금지규례 제5조의 규정이 홍콩 기본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와 홍콩 인권조례 제5조 제1항, 제8조, 제14조, 제16조에서 보

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저촉되는지가 문제되었다.

2.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6)

5) 中华网, 香港政务司及财政司司长同日发文谈“反蒙面法”(2), https://news.china.com/domestic/945/2

0191006/37164835_1.html, (최종 방문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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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권한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입법 기관인 홍콩 입법회가 일반 입법

권을 가지며, 기타 기관은 헌법 제도의 틀 하에서 부속법례를 제정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긴급정황규례조례는 행정장관이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에서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회의와

함께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행정장관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

여한 것으로, 긴급정황규례조례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주관적이고 명확하

지 않기 때문에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홍콩 기

본법에서 규정하는 헌법 제도의 틀에 저촉되며, 특히 홍콩 기본법 제2조, 제

8조,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48조, 제56조, 제62조 제5항, 제66조 및 제73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긴급 상황에서 조례를 발동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 법률유보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홍콩 고등법원은 긴급정황규례조례 자체가 홍콩 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

는 “법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긴급정황규례조례

는 복면금지규례를 제정하는 권력의 원천이며, 홍콩 기본법 제39조의 “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에 도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긴급정황규례조례는 그 어

떤 개인의 권리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만이 홍콩 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법에 따라 제한하는 것”

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긴급정황규례조례에 근거하여

채택된 규정 및 조치가 기본 권리를 약화시키더라도, 관련 규정과 조치를 포

함한 전반적인 법률 체계를 검토해야하고, 이러한 규칙이나 조치가 법률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6) 복면금지규례와 관련한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문 전문, https://legalref.judiciary.hk/lrs/common/se

arch/search_result_detail_frame.jsp?DIS=125452&QS=%2B&TP=JU&ILAN=sc, (최종 방문일 2

020.02.05.) 판결번호: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LIST NO 2945 OF 

2019



- 6 -

도 언급했다.

(3) 비례성의 원칙

홍콩 고등법원은 이하의 복면금지규례 제3조 제1항의 (b), (c), (d)는 홍콩

기본법 제27조와 홍콩 인권조례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 저촉된다고 판결

했다. 또한, 복면금지규례 제5조는 홍콩 기본법 제28조와 홍콩 인권조례 제5

조의 각 항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규례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조문을 삽입”하거

나 “보충해석”의 방식으로 이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작업은 법원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라고 하였다. 다만, 법원은 “복면을 금지하는 것” 그 자체가 결코 타당하지

않다거나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강조했다.

1) 복면금지규례 제3조

복면금지규례 제3조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1항 그 누구도 이하의 상황에서 신분의 식별을 제한할 수 있는

복면을 착용할 수 없다.

(a) 불법집회 (해당 집회가 공안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에 해

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함)

(b)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진

(c) 공안조례 제7조 제1항 및 이 조례의 제3조 제1항의 (a)와 (b)에서

규정하지 않는 집회

(d) 공안조례 제13조 제1항 및 이 조례의 제3조 제1항의 (a)와 (b)에서

규정하지 않는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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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항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4급 벌금형 혹은 최고 1년의 징

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규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가 정당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지만, 이 조례의 제3조 제1

항의 (b), (c), (d)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 공공 안전이라

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상술한 것과 같이 판단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이 조항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공중집회와 행진에서조차 시민들이 복

면을 착용하는 것을 제한했는데, 이러한 제한은 모든 공공 집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이 조항이 공공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착용하는 모든 종류의 복면 물품을 제한한다. 셋째, 이 조항은 폭력 또는 범

죄의 위험이 그러한 제한을 적용하기에 충분한지 사례별로 평가하거나 평가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고, 이러한 제한이 효과적인 조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부족하다. 넷째, 법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

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중시한다.

2) 복면금지규례 제5조

복면금지규례 제5조 제1항은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시민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복면을 착용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으면 복면을 벗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7) 복면금지규례 제5조 제2항은 경찰관

7) 복면금지규례 제4조는 제3조 제2항의 혐의가 있는 자는 합법적인 권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서 복

면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항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시민은 복면을 착용한 이유에 

대한 합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예컨대, 홍콩 시민은 종교상, 업무상, 혹은 질병과 같은 의학

적인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할 수 있다. 경찰은 상술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도 시민이 신분을 숨기려

고 복면을 착용했다고 판단하면 복면을 벗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시민은 

경찰의 신분 확인이 끝나면 다시 복면 물품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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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민이 그 요구를 거부하면 복면을 벗길 수 있고,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

한 시민은 징역 6개월 혹은 3급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홍콩 고

등법원은 복면금지규례 제5조는 정당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 합리

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홍콩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복면금지규례는 폭력과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

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이익과 보장된 권리의 잠식 사

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이 조항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적용된다. 공중집회 또는 공중행진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공중장소 또는 인근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둘째, 이 조항은 모든 경찰관이 직급에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복

면을 벗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셋째, 이 조항은 신분 식별

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복면이 적용된다.8) 넷째, 경찰이 공공장소에

서 복면을 착용한 시민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면을 벗도록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은, 복면으로 인해 해당 시민의 신분 식별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 조항은 복면을 착용한 시민이 의도적으

로 신분 식별을 제한하고자 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

찰이 범죄를 저지하거나 수사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섯째, 이 조항은 모든 종류의 복면 물품을 착용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3.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장 및 학계의

견해

8) 복면금지규례 제2조에 따르면 복면이란 안면 마스크 혹은 기타 사람의 얼굴(일부 또는 전부)을 가

리는 모든 종류의 물품(안료 포함)을 의미한다. 新浪网，香港保安局就《禁止蒙面规例》答疑 市民无

需过分担心, http://news.sina.com.cn/c/2019-10-08/doc-iicezuev0626801.shtml, (최종 방문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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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장

2019년 11월 1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는 홍콩 고등법원

의 판결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고, 홍콩 특별행정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

며, 그 어떠한 기관도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한, 홍콩 기본법 제8조는 긴급정황규례조례를 포함한 홍콩의 원래의 법률

즉, 관습법, 형평법, 조례, 부속입법과 관습법은 이 법과 상호 저촉되거나 홍

콩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1997년 2월 23일, 제8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의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60조에 근거하여 홍콩 원유(原有)의 법률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결정》에

서 긴급정황규례조례를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률로 채용했으므로, 긴급정황규

례조례는 홍콩 기본법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특별행정구 고등법

원 판결은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가 법에 따라 마땅히 가져야 할

관리권을 엄중히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홍콩 기본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다고 밝히고, 현재 전국인민대표

대회 대표들이 제기한 관련 의견과 건의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상소했으며, 홍콩의

복면금지규례와 관련한 다음 심리는 2020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9)

(2) 중국 헌법학계의 견해

중국 헌법학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권에 대한 최종

9) 이 내용은 리포트의 작성 시점인 2020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하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했다. 新浪网，香港特区政府就《禁蒙面法》违宪上诉明年初聆讯, https://news.163.com/19/112

6/16/EUU1HH9G0001899O.html (최종 방문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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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권을 가진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 18일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규례 판결 이후 중국의 학계에서는 199

9년 홍콩 거류권 사례에서 홍콩 종심법원이 홍콩 기본법 제158조 규정에 근

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점을 인용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

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가진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10)

중국 인민대학의 한다위엔(韩大元）교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법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지금까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의 현실과 기본법 실시 요구에 따라서 총 5

번의 홍콩 기본법 해석을 실시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1

2월 4일 중국 헌법일에 개최된 강연에서는 홍콩 특별행정구는 중국 헌법 제

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홍콩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

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으로서 행정 관리권, 입법권, 독

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심판권을 가지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 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 행정구역으로서 중앙 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 기본법 해석은 이미 일국

양제(一国两制)의 실천을 추진하는 중요한 형식이 되었다고 언급했다.11)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 기본법 해석권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권 발동의 의의 및 절차

일국양제(一国两制)의 원칙에 따라서 홍콩 특별행정구에서는 중국 본토와

다른 법체계를 적용한다. 중국의 학계에서는 ‘양제’는 ‘일국’의 전제이자 기초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제’는 ‘일국’에 종속되고 파생된 개념이며, 중국

본토와 홍콩의 법체계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홍콩 기본법 제158조에서 규정

10) 人大會否就緊急法及禁蒙面法釋法？http://hk.crntt.com/crn-webapp/touch/detail.jsp?docid=1055

66516, 최종방문일 (2019.12.16)

11) 中国宪治网，12月4日香港“国家宪法日”主题演讲，http://calaw.cn/article/default.asp?id=13439，

최종 방문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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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이라고 보

고 있다.

홍콩 기본법 제158조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은 홍콩 특별행정구

자치 범위에 포함되는 조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중

앙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 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해석하고 같은 조항의 해석이 안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홍콩 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은 상소할 수 없는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에서 의견

을 청취한 후 홍콩 기본법에 대한 해석을 공표하게 되는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은 이후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

정에서 같은 조항을 인용할 때 판결 기준이 된다.

(2) 199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 기본법 해석 사례

홍콩종심법원의 판결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으로 번복된

사례가 있다. 1999년 1월 29일 홍콩 종심법원은 홍콩의 영구 거주민이 중국

본토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경우 홍콩 기본법에 근거하여 거류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홍콩 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제24조 제2항 3호를 해

석하였다. 동시에 홍콩 종심법원은 헌법성(宪法性) 관할권을 가지며, 만약 전

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입법과 홍콩 기본법이 상충되면 그 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홍콩 종심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홍콩 종심

법원은 1999년 2월 26일 홍콩 기본법 제158조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보충판결(补充

判词)을 발표했다.12)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 종심법원의 판결을

따를 경우 홍콩으로 대규모 이주자가 유입될 것을 우려하여, 1999년 5월 21

12) 大公网, 特区法官在与《基本法》磨合中增强了国家意识, http://news.takungpao.com/hkol/politics/

2013-04/1568591.html, 최종 방문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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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이 사안과 관련한 홍콩 기본법 조항의

해석을 요청했다.

1999년 6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

별행정구 기본법 제22조 4항과 제24조 제3항 제3호의 해석(《中华人民共和国

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第二十二条第四款和第二十四条第二款第（三）项的解

释)을 발표하고, 홍콩 종심법원의 판결이 홍콩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

는다고 공표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 특별행정구 관계에 관

한 조항에 대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해석은 1999년 1월 29일 홍콩 종심법

원이 판결한 사건에서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취득한 홍콩 특별행정구의 거

류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해석이 공포된 후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이

홍콩 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할 때 이 해석에 근거해서 판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13)

나가며

이 사안의 쟁점은 결국 일국양제(一国两制)와 연결된다. 현재 중국은 일국

양제의 원칙에 따라서 홍콩 특별행정구의 행정 관리권, 입법권, 종심권을 보

장하고 있고,14) 홍콩 법원은 홍콩의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판결

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홍콩 법원에서 복면금지조례의 위헌 여

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학계

에서는 홍콩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전국성 법률

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와 학계의 관점에 따르면 중국 헌법 6

7조 제4항 및 홍콩 기본법 제158조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가 전국성 법률인 홍콩 기본법의 해석권을 가지게 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앞에서 살펴본 “1999년 홍콩 거류권 사건” 사례와 같이

13) https://www.chinacourt.org/law/detail/1999/06/id/34672.shtml, 최종방문일 (2019.12.16)

14) 홍콩 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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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종심법원의 판결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으로 번복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면금지규례와 관련해서도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편, 필자는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규례의 규정이 정당한 사회적 목적

을 달성하는 것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지만, “조문을 삽입”하거나 “보충해석”

의 방식으로 이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한 부분

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복면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

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우선적으로 복면금지법이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

한 법인지 다방면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만약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입법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정교한 입법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복면금지법과 관련하여 시위나 집회에서 마스크 등 복면을

착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면 과격한 시위나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아지므로 복면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복면금지법은 집

회의 자유와 시위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시위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제정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충분한 논의

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제정된 공익적 목적의 복면금지법은 허용될 수 있

을 것이라고 본다.


